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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

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

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

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

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

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

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

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

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

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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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

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일-가족 양립은 경제활동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가족 양립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

로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은 여성으로서, 특히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생애 

주기에 따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임금수준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다(민현주, 

2008). 이러한 점에서 자녀가 있는 근로 여성 또는 가임기 근로 여성의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는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가족 양립 가능성은 일-가족양립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은 복

지국가 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아동빈

곤율 증가, 출산율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등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조와 젠더 역할 변화로 인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Taylor-Gooby, 2004:5),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부문이다(Esping-Andersen, 2002:66).

OECD의 일-가족양립정책 정의에 따르면 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OECD, 2002; 홍승아 외, 2008:24에서 재인용). 

즉 사회성원으로서 노동 시장과 가족 영역에서 시장 노동과 돌봄 노동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정책 대상은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일-가족양립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정책 구성과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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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보육서비

스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금급여 및 조세제도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향

이 강하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관련 휴가정책의 적용

범위, 급여수준, 급여기간 등에서 관대한 수준을 보이면서도 아버지 할당제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을 꾀하는 반면, 일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유급 출산·육

아 휴직이 허용되지 않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김영미, 2009a).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별 일-가족 양립 정책의 차이가 여성의 일-가족 양립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책과 개인의 일-가족

양립가능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국가별 사례연구나(OECD, 

2002; 2003; 2004; 2007)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여성 고용 증감에 미치는 정책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Gustafsson, 1995; Meyers et al., 1999; Jaumatt, 2003; Castles, 2003; 

김영미, 2007; 홍승아 외, 2008; 류연규, 2009; Hanau et al., 2010)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단위의 실증 분석 연구들은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고용 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를 단위로 한 

분석의 경우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정책과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한 

일-가족 양립 가능성의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해 내기는 어렵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분석단위 자료가 아닌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자료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이 일 또는 가족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찾아내야 한다. 일국 차원의 정책 

영향 분석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 중 주로 육아휴직급여나 기간, 또는 보육

료 지원액의 종단적 변화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Mason & Khulthau, 

1992; Ruhm, 1998; Rønsen, 1999; Del Boca, 2002; 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부 정책 요소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를 설명할 뿐 다양한 정책 요소의 

일-가족 양립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국 차원의 종단적 미시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정책 요소의 변량이 크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 요소의 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 연구 방법이 필요하고, 

일-가족양립정책이 개인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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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 연구가 가능한 미시 자료를 이용하

여 여성의 일-가족 양립 영향 요인의 정책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일-가족양립정책

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개인·가구 단위 자료를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통합할 수 있는 다층 모델(Multi-level model)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일-가족양립가능성과 정책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 단위, 국가 

단위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층적․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층 구조 자료를 

위계적 또는 다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 2층 변수(지역 또는 국가 변수) 효과의 

유의성은 과대 추정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Weber et al., 2005; 백학영, 2007에서 

재인용) 지역 또는 국가변수를 포함한 미시 자료는 다층모형(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1층(개인) 자료 분석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얻기 힘든 정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2층(국가)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개인 단위 분석을 통해서는 구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과대 추정 없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여성의 시장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

로써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 ‘돌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을 

선택하고 돌봄의 부담이 소득활동을 하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완충’ 작용 또는 ‘보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의 근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도 있지만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효과(조절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돌봄 

부담이 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층 모델의 확률 계수 모형(multi-level random coefficient model) 분석이 일-가족양립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주요한 

정책 대상인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가임기의 여성근로자가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하는지, 자녀양육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로서 ‘여성 근로소득’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성의 

근로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취업 이후의 노동시장 지위와 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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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참여 또는 취업 이후에도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

하거나 생산성을 입증하지 못해 직업선택과 보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

면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에 

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일-가족양립가능성을 파악하려면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통해서도 여성의 일-

가족 양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Mandel & Semyonov, 2005). 이 연구의 일-가족양

립정책과 여성 근로소득의 관계 분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는 ‘취업’을 일-가족양

립정책의 효과로 파악했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진일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이후에는 기존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 영역 일-가족양립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변수와 자료,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분석결과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노동 영역에서의 일-가족양립정책의 양립 효과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의 맥락에서 정책 내

용을 면밀히 고찰하고 정책 내용과 발달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루었다(김수

정, 2002; OECD, 2002; 2003; 2004; 2007; 김은지, 2003; Gornick & Meyers, 2003; 

유해미, 2004; 장지연 외, 2005; 윤홍식, 2005; 2006; Lewis & Campbell, 2007; Lewis 

et al., 2008; 김영미, 2009a; 2009b; Mandel, 2009). 이 연구들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조세지원, 

노동시간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며, 정책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정책 유형 또는 국가 유형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출산율 

등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127

일-가족양립정책은 근로자의 가족과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가족과 노동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과 노동 두 영역의 일-가족양립정책 효과라 함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양

육을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하거나1) 자녀가 있는 근로자(주로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

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중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일-가족 양립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유지해야 복지국가가 지

속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2; 

Korpi 2000).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영역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크게 국가간 비교 연구

와 개인 단위의 실증 분석 연구, 다층 분석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간 비교 

연구는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주로 여성 고용률 또는 성별임금비율 등 국가 수준의 

통계치(aggregated dat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일-가족양립

정책의 영향과 함께 분석하였다. 반면 여성 개인의 고용과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여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적자

본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가족양립정책(주로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주로 전반적인 여성 고용의 증가, 

노동시장 여성 근로자 지위 향상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성별 형평성 

논의와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Meyers 외(1999)의 연구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 보육비세제지원, 공공보육서비스 접근성과 이용률 등으로 지수화하여 

지수 점수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연속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여성 

고용지원정책을 하나의 지표로 치환하여 나타냈지만,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Jaumatt(2003), 김영미(2007), 류연규(2009)의 연구는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

하여 개별적인 일-가족양립정책 요소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가족에 대한 효과의 실증 분석은 주로 ‘출산(율)’, ‘돌봄 시간 배분’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Rønsen, 1999; Mason & Kuhlthau, 1992; Del Boca, 2002; Bittman, 1999; 김은지, 2008; Castles, 
2003; Adserà, 2004; 류연규, 2005; 우석진, 2008; 김사현, 2009), 가족과 노동 두영역에 대한 실질
적인 효과는 아닐지라도,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 갈등’과 같은 심리적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Lippe et al., 2006; 장수정 외, 2009; Sti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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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matt(2003)의 연구에서는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

이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고, 김영미(2007)의 연구

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제외한 가족조세비율,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수준,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경제활동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류연규(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서비스지출비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용

과 성별임금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는 일-가족양립정책 효과 분석은 다른 영향 요인

들을 통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책과 전반적인 여성 고용 수준, 성별 임금 비율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뿐이지 정책이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나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개인의 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들 중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연구들은 일-가족양

립정책 급여 수급 또는 서비스 이용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근로시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ustafsson & Stafford(1992)는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미취학 연령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충분치 않더라도 보육비용이 낮으면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Gelbah(2002)는 미국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공보육과 여성 고용의 강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한편, Rønsen(1999)의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Joesch(1994)는 1988년 미국자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여성의 고용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출산 후 2개월까지에 

국한되었다고 보고했고, Edin & Gustavsson(2001)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연장이 

노동시장 경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Jaumatt, 2003에서 재인용). 김진욱(2008)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활용 및 기간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과 가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김정호(2012)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동일 직장으로의 복

귀가 어렵고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가 고용 복귀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129

이러한 개인 분석 단위 연구들은 정책 수급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분석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국 차원의 분석일 경우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의 구체적 

정책 내용과 변량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 비교 연구는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책 내용과 정책 효과의 직접

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국가간 비교연구를 할 만한 자료와 방법론

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의 

수준을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의 일-가족 선택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한다면 돌봄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

서 소득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 즉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을 완화시켜주거나 일 때문에 가족 돌봄을 선택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

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이 개인의 ‘일-가족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일-가족 

갈등 관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ettit & Hook. 2005).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은 다층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가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요인들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중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이 일에 미치는 영향, 일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이다. 이러한 영향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유형, 수준, 맥락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다층모델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최

근 연구가 있는데 Hanau 외(2010)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EU 15개국의 가구 분석 단위 

자료(ECHP)를 이용하여 자녀 존재 여부, 자녀 연령이 고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먼저 분석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 차이가 국가 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다항로짓을 이용하여 먼저 가구 자료를 분석하

고 자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가족양립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 연구의 일-가족양립정책 변수들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0~2세 무료 보육

서비스 이용률, 11시간 30분 이상 운영하는 3~5세 보육서비스 비율, 육아휴직기간, 육

아휴직 소득대체율, 세제혜택이다. 분석결과 공공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고용 차이를 가

장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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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모델(Multi-level model) 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아니어서 일-가족양립정책

의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stévez-Abe & Hethey(2008)의 연구는 다층 모델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제도가 여성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6개국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

용하여 고용보호수준, 공공부문크기, 조세정책, 모성친화정책이 가구소득 대비 여성 소

득 비중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의 주요 관심이 일-가족

양립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정책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정작 중요한 1층 모델의 기울기(자녀수가 여성의 가구소득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정책의 영향은 누락하고 1층 모델의 절편(여성의 가구

소득 비중)에 대한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어 조절효과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Pettit & Hook(2005)는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공공 보육서비스 등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자녀 수, 연령, 결혼 여부 등 개인적 특성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지에 대해 다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기간과 

공공 보육서비스 정책이 가장 어린 자녀 연령과 여성 취업의 부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린 자녀 연령과 여성 취업의 

부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정책이 여성 취업에 미치는 복합적 관계

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 취업 여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취업 이후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

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가족양립정책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비교연구와 일국 차원의 미시적 분석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 요소의 구체적 영향,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정책

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모두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 연구와 다층모델(Multi-level model)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

적․간접적 효과를 규명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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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 근로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

책과 여성의 고용 지속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일-가족양립

정책이 여성의 소득(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분석되었다

(Mandel & Semyonov, 2005; Misra et al., 2010; Estévez-Abe & Hethey, 2008). 그러

나 이들 연구들에서도 일부 일-가족양립정책 또는 전반적인 복지정책 지수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성별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가족양립정책의 구체적 내

용별로 여성 근로소득(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Mandel & Semyonov(2005)는 복지국가정책지수(Welfare State Intervention Index: 

WSII)가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WSII는 출산휴가급여기간(출산휴가기간*소득대체율), 미취학아동보육서

비스이용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비율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종합지수로서, WSII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출산휴가급여기

간은 임금의 성별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이

용률도 임금의 성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Misra 외(2007)의 연구는 정책 레짐별 자녀돌봄이 여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는데, 프랑스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녀 돌봄이 여성의 소득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이 발달할수록 자녀 돌봄으로 인한 

소득 페널티가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

이 자녀로 인한 소득 페널티를 낮추는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Estévez-Abe & 

Hethey(2008)는 공보육서비스, 공공부문 규모, 조세제도, 고용보호, 임금불평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가구소득 중 여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중 일-가족양립정책은 공보육서비스 뿐이었으며, 이 정책의 

영향은 여성 소득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sra 외(2010)의 

연구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

용률 등이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미치는 임금 페널티를 국가별로 분석하였는데, 0~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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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면 자녀의 임금 페널티가 낮고, 육아휴직 기간이 긴 국가는 

자녀의 임금 페널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 소득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 여성 근로소득의 영향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 여성 고용, 여성 근로시간, 여성 고용 지속성 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해야 한다. 

위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 영역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대체로 여성 고용 또는 임금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Gustafsson & Stafford, 1992; Gelbah, 2002; Jaumatt, 2003; 류연

규, 2009),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정책의 여성 고용 또는 임금비율에 대한 영향

은 복합적이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용 또는 성별 임금비율에 긍정적이라

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Joesh, 1994; Rønsen, 1999; 김영미, 2007; 류연규, 

2009), 다른 연구에서는 휴가기간 특히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을 

약화시키고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Rhum, 1998; Edin 

& Gustavsson, 2001; Neyer, 2003; Pettit & Hook, 2005; 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한편 파트타임 고용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트타임 근로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자녀를 돌보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Jaumatt, 2003; Stier et al., 

2012),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인식이나 보상 수준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가 오히려 여성

의 근로소득을 낮출 수도 있다. McGinnity & McManus(2007)에 의하면 파트타임 근로

자의 인적자본 특성, 업무특성,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 임금은 전일제 

근로 임금에 비해 매우 낮으며, 파트타임 근로가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성의 근로소득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해 볼 때, 여성의 근로소득에도 보육서비스는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과 파트타임 고용은 정책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인 보육서비스 정책, 휴가정책, 노

동시간정책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

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 등의 정책 요소로 구분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133

나. 여성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여성

의 저소득은 성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남녀간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합리적 결과임을 

주장한다(Becker, 1985; 여지영, 2003에서 재인용). 생산성은 개인의 교육, 훈련 등의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여성의 근로소득은 여성의 교육수준, 근로경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여지영, 2003). 

연령은 직접적인 인적자본 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을 근로 

경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Misra et al., 2010). 대체적으로 연령을 근로경력의 

대리변수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과 소득이 선형관계이기 보다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를 주장하기도 한다(이병희․정재호, 2002). 

일반적인 가구 또는 개인 소득 결정요인과는 달리 여성의 소득 결정요인에서 중요한 

요인은 가족과 관계된 특성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소득자라기보다는 2차 생계부양

자라고 간주할 때 결혼 여부, 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 다른 가구원의 소득 등은 여성의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사회가 여성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어떻

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일수록, 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클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지영, 2003; 김수정, 2007; 민현주, 2008; 김은하, 2009; 박현순․나동석, 

2009). 그러나 이러한 가구의 특성들은 구성원이 속한 사회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

고,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 또는 완충효과(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자녀 양육과 근로소득의 부적 관계가 일-가족양립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고자 한다.2)

2) 여성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노동 수요측의 요인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경향이 강하여 열악한 노동시장의 지위가 여성 근로소
득을 낮춘다고 보고한다(Crompton, 1995; 이영자, 2004 외 다수). 따라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때 여성 근로자의 직업지위 또는 근로시간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해야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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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변수, 분석자료, 분석방법

1. 분석변수

일-가족양립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

는 분석 대상을 25~45세 여성 근로자로 한정한다. 연구 대상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또한 연령을 25~45세로 한정하는 이유는 25~45세 여성이 어린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아동 돌봄의 부담을 가장 크게 느껴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연령대이

기 때문이며(Stier et al., 2012; Misra et al., 2010), 근로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 연구의 

주요한 정책변수인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 대상의 근로소득이다. 여성 근로자는 결혼, 출산, 자녀양

육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거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 참여 시간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존재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일-가족 양립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높여 

여성의 근로소득 증감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로그 근로소득(logged 

earnings)을 종속변수로 한다. 로그 근로소득은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독립변수 단위당 변화량을 백분율로 치환하여 계수값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Misra et al., 2010). 

1층 자료(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로는 여성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논의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연령과 결혼 여부, 

가족 돌봄 특성으로서 14세 미만 자녀 수, 인적 자본 특성으로서 학력, 경제적 특성으로

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개인 수준에서 소득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사용한다. 연령은 

만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고 14세 미만 자녀수도 그대로 사용하며,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가구소득 대비 다른 가구원의 소득 비율로 사용한다. 결혼 여부는 동거와 결혼을 포함하

여 결혼 1, 비혼 0의 더미 변수로 활용한다. LIS 자료에서 학력은 고졸 이하/고졸/대졸 

연구의 분석자료인 LIS 데이터에서 직업지위, 근로시간이 결측치인 국가가 많아 부득이하게 직업 
또는 근로시간 특성은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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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서열변수로 되어 있다. LIS 자료에는 숙련도를 나타내는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자료가 결측치가 많아 사용하지 못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을 노동시

장 숙련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Misra et al., 2010). 돌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연령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

성을 우려하여 제외하였다.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시간 변수 역시 자료 

결측치가 많아 포함시킬 수 없었다.

2층 자료(국가 수준)의 독립변수로는 0~2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근로시간을 사

용하였다. 0~2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보육서비스 

정책의 대리 변수이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은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는 휴직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관대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이다. 파

트타임 근로비율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의 유연근로시간제와 일과 가족 돌

봄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시간정책을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정책 변수로 채택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해 보면, 먼저 보육정책의 경우 국가별 보육인

프라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국가별 보육인프라 수준이 다양한 것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점, 성별 노동 분업 혹은 양육에 관한 

해당 사회의 문화적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홍승아 외, 2008). 보육서비스

가 제공되는 시간과 연령에 따라 실질적인 일-가족양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

다.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와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Gornick et al., 1997; 김수정, 2002; 김은지, 

2003).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어머니 고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동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가간 비교연구

에서 보육서비스를 포착하는 변수는 흔히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사용한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보육정책 변수로 활용

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휴가정책의 경우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parental leave)으

로 구분되고, 국가에 따라 자녀가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휴가(childcare 

leave)도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으며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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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출산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은 국가별 내용의 편차가 

매우 크다. 육아휴직 실시 여부, 육아휴직의 유급/무급 여부, 육아휴직 사용 자격, 육아휴

직 이용률, 급여방식(소득비례 급여 vs 정액 급여)과 급여의 소득대체 수준, 최대 급여기

간, 적용되는 아동의 연령, 휴가의 유연성(파트타임 사용 가능성 및 분할 사용 가능성),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규정(아버지 할당제 실시 등)3) 등의 내용 차이가 상당히 존재

한다(홍승아 외, 2008: 34).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국가 변수로 

투입시키기에는 각 요소별 변량이 크지 않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변량도 크고 비교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며 OECD에서 공식

적으로 제공하는 육아휴직 특성 변수인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Parental leave FTE paid)

을 휴가정책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변수는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

체율을 곱해서 재생산한 변수로서, 육아휴직기간과 급여 수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변수이다.

세 번째로,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노동시간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탄력적 노동시간제도 또는 유연근로시간제도(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로서, 일하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타

임 고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홍승아 외, 2009:30).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 자료로 분석 가능한 파트타임근로비율을 활용한다. 노동시간정책의 또 다른 

축은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다. 전사회적으로 유급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여

성 고용기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남녀 모두 돌봄 참여와 같은 무급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홍승아 외, 2009:30), 일가족양립을 위한 노동시간정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OECD 연간 근로시간 

데이터를 52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다층모델 분석의 확률 계수 모형에서는 이상의 국가 수준 정책 변수와 14세 미만 

자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변수가 자녀 양육 부담이 여

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지 분석할 것이다.

3)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기간, 실제 이용기간 등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의 제도화와 실제 이용기간 등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 심층적 분석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 취업 
및 근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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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값 설명 자료원

종속변수 로그 근로소득
25~45세 취업 여성의 
표준화된(PPP, $) 연간 

근로소득
일-가족양립

Luxembourg 
Income 
Study

wave Ⅵ개인 수준 
독립변수

연령 연령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노동시장 
숙련도)

결혼여부 비혼=0, 결혼․동거=1 인구학적 특성

14세 미만 자녀 수 14세 미만 자녀 수 가족 돌봄 

학력 저=1, 중=2, 고=3* 인적자본 

다른 가구원의 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 / 

가구소득
경제적 특성

국가 수준 
독립변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0~2세 아동 중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백분율

일-가족양립정책 특성

OECD 
Family 

Database
2003/2004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 중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백분율

실질육아휴직
급여기간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급
여평균소득대체율

파트타임근로비율

전체근로자 중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종속변수 

측정 연도 이전 5개년도 
평균 OECD 

statistics
1998~2005

평균주간근로시간

OECD 근로자 평균 
연간근로시간/52주; 

종속변수 측정 연도 이전 
5개년도 평균

상호작용항 각 정책 변수 * 14세 미만 자녀수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효과

표 1. 분석 변수 설명

* LIS는 각국의 소득조사자료에서 학력을 UNESCO, ISCED97의 국제 기준에 따라 고졸 미만/고졸/대졸 
이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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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다층모델을 이용한 분석은 1층 분석을 위한 미시자료와 2층 분석을 위한 조직(국가)

자료가 동시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다층모델은 조직 단위인 2층 분석 단위가 

국가이므로 다양한 국가들의 가족, 소득 사항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개인 자료가 필요하

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 Wave Ⅵ를 사용할 것이다. LIS는 37개 국가들로부터 각국의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 

가구별 소득자료를 집적한 것이다. LIS는 각 나라별 자료의 여러 중요 개념 및 변수의 

상이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념과 정의의 표준화를 통해 각국 자료의 변수들을 최대한 

비교 가능하도록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LIS는 현재까지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한 가장 

신뢰성 있는 연구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집합적 자료를 제공

하는 다른 국가간 비교연구 자료와는 달리 LIS는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이용우, 2006:112).

LIS 데이터베이스는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2012년 현재 분석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4년 전후의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LIS에 수록된 37개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2004년), 덴마크(2004년), 핀란드

(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4년), 그리스(2004년), 룩셈부르크(2004년), 아일

랜드(2004년), 이탈리아(2004년), 한국(2006년), 네덜란드(2004년), 노르웨이(2004

년), 스페인(2004년), 스웨덴(2005년), 영국(2004년), 미국(2004년) 등 16개 국가의 자

료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LIS 37개국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에 

따라 변수별로 데이터 결측치가 많아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2층 분석에서 국가 일-가족

양립정책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

해야 하기 때문이다.

2층 자료분석에서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 자료가 필요하다. 가구 분석 단위 자료

를 2004년 전후로 하기 때문에 정책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2004년 이전

의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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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이 많지 않았다. 이는 일국 차원의 분석일 경우 

정책의 변량이 크지 않아 개인의 정책 수급 내용의 영향을 알 수 없었던 데에서도 기인

하지만,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자체가 여성의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는 가족으로 인한 고용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간 정책 차이에 따라 일-가족 양립 가능성이 달라지는지 즉 

가족 돌봄 부담이 임금근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다층 모델을 

적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가족-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

모델(Multi-level model)의 확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확률 계수 모형

(random coefficien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LIS 프로그램에

서 제공하는 STATA 명령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모델 분석이란, 내재적 자료(nested data) 또는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에 속한 개인의 자료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된다. 

다층모델 분석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조직 수준의 특징이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어 조직 

특성의 영향을 따로 분석하였지만, 개인의 특성조차도 개인이 속한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층모델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의 특성들이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연령, 학력, 근속년수, 기업 규모 등- 이 있다고 할 때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은 개인의 특성이고 기업 규모는 조직의 특성이다. 사실상 기업 특성에 따라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단층모델 분석에서

는 연령, 학력, 근속년수, 기업규모를 한 차원에서 분석한다. 반면 다층모델 분석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조직의 특성에 따른 영향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간 비교연구도 다층자료의 한 예이다. 여러 국가에 소속된 개인들의 행동을 연구

하는 경우에도 각 국가에 개인들이 속하는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얻게 된다. 동일 국가

내 개인들의 행동은 국가의 문화, 행정제도, 경제수준 등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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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상호 상관이 존재하나 국가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독립적(국가별 특성이 일정하

게 영향을 미침)이라 할 수 있다(강상진, 1997). 즉 일-가족양립정책에서 여성의 일 또는 

가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개인의 특성, 가구 특성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족양립정책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이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요인을 

완화시키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본래적 기능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분석모델과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 모형>

Yij = β0j + ∑β1jkXjk + εij 

Yij : 여성 근로소득 β0j : 여성 근로소득의 각국 모평균 Xjk : 개인 수준 설명변수, 

β0j: 각국의 여성 근로소득 평균 β1jk: 계수 εij : 오차항

<국가 수준 모형>

β0j = ϒ00 + ∑ϒ01Zj + δ0j

β1j1 = ϒ101 + ∑ϒ11kZj + δ1j1

  :          :         :

β1jk = ϒ10k + ∑ϒ11kZj + δ1jk

ϒ00: 절편의 상수항 ϒ101 ~ ϒ10k : k개 개인변수 기울기의 상수항 Zj : 국가 수준 

설명변수 δ0j, δ1j1 ~ δ1jk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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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

가족돌봄 특성

결혼여부

연령

학력

다른 가구원 소득

결14세 미만 자녀 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직

육아휴직

급여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

주간

근로시간

근로소득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그림 1.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양립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델 분석틀 

Ⅳ. 분석결과

1. 국가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양립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가별 기

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대략적 양상을 분석한다. <표 

2>에 나타난 분석 변수의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석의 종속변수인 25-45세 여성 

취업자의 연간 근로소득 평균은 $25697.1이며, 평균 연간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34654.4,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13020.91이다. 한국의 평균 근로

소득은 $19542.88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한국의 자료는 2006년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35.65세로,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결혼지위는 0.6146

으로 결혼 또는 동거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크다. 분석 대상 중 핀란드(0.49), 

노르웨이(0.47), 스웨덴(0.44)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혼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분석 대상의 평균 14세 미만 자녀 수는 0.86명으로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평균 14세 미만 자녀

수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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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의 평균 교육수준은 2.27점으로 분석대상의 전체 평균 학력 수준은 고졸 

이상이다. 핀란드(2.43), 노르웨이(2.39), 스웨덴(2.34)의 평균 학력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높았고, 오스트리아(2.08), 이탈리아(1.9), 룩셈부르크(1.99)의 평균 학력수준

이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낮았다. 전체 분석 대상의 다른 가구원 소득 비율 평균값은 

0.55 정도로 국가별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핀란드(0.48)가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값이 조금 낮았고, 이탈리아(0.63)는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값이 조금 높았다.

일-가족양립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평균값은 25.05% 수

준으로,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61.7%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43.7%), 스웨

덴(3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6.3%), 그리스(7%), 독일(9%)

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분석 대상 16개 국가의 평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점수는 14.155였고, 이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

덴과 프랑스로 각각 42, 40.8, 40.2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법정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0의 수치를 나타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운영을 대리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은 네덜란드가 32.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23.05%)과 노르웨이(20.51%)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그리스가 

5.85%로 가장 낮았고, 스페인과 한국도 7%대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

은 33.03시간인데, 한국은 46.6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도 40.8시간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는 27.33시간, 노르웨이 27.58시간으로 한국, 그리스와는 

무려 13~19시간 가량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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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연간소득
($)_PPP

연령
결혼
지위

14세 
미만

자녀수

교육
수준

다른가구
원소득
비율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

(%)

주간근
로시간
(시간)

at(04)
24193.91 35.75 0.63 0.76 2.08 0.57

6.6 74.0 21.84 12.78 33.14
(15749.68) (5.87) (0.48) (0.89) (0.61) (0.28)

de(04)
22738.86 36.04 0.51 0.62 2.18 0.55

9 80.3 11.4 18.27 28.05
(17303.53) (6.05) (0.50) (0.83) (0.59) (0.31)

dk(04)
30132.51 35.61 0.59 1.15 2.22 0.55

61.7 89.7 28.8 15.56 30.36
(15417.59) (5.85) (0.49) (1.01) (0.69) (0.21)

es(04)
16056.2 34.55 0.59 0.63 2.16 0.57

20.7 98.6 0 7.74 33.28
(9854.10) (5.96) (0.49) (0.82) (0.85) (0.23)

fi(04)
26564.51 36.22 0.49 0.89 2.43 0.48

35 46.1 15.6 10.62 33.43
(12272.77) (6.05) (0.50) (1.04) (0.64) (0.25)

fr(05)
17717.49 35.72 0.57 1.02 2.19 0.55

28 101.9 40.2 13.61 29.02
(10383.36) (5.83) (0.50) (0.95) (0.72) (0.24)

gr(04)
13020.91 34.97 0.68 0.77 2.14 0.57

7 46.8 0 5.85 40.80
(8528.47) (5.91) (0.47) (0.86) (0.75) (0.23)

ie(04)
26284.55 34.94 0.55 0.90 2.25 0.59

15 68.2 0 18.24 32.79
(19786.7) (6.06) (0.50) (1.00) (0.76) (0.23)

it(04)
17134.79 36.24 0.58 0.59 1.90 0.63

6.3 100.3 3.6 11.91 35.53
(11942.35) (5.77) (0.49) (0.80) (0.69) (0.20)

kr(06)
19542.88 36.01 0.67 0.84 2.19 0.58

19.5 60.9 6.12 7.99 46.65
(14958.67) (6.17) (0.47) (0.92) (0.64) (0.27)

lu(04)
34654.41 35.42 0.60 0.82 1.99 0.55

14 72.3 16.12 12.73 32.10
(25063.1) (5.68) (0.49) (0.92) (0.81) (0.28)

nl(04)
25337.62 35.28 0.59 1.02 2.23 0.57

29.5 70.2 0 32.80 27.33
(16721.79) (5.89) (0.49) (1.06) (0.72) (0.27)

no(04)
27688.62 35.45 0.47 1.10 2.39 0.55

43.7 85.6 42 20.51 27.58
(14654.24) (5.77) (0.50) (1.02) (0.57) (0.26)

se(05)
23219.57 35.79 0.44 1.09 2.34 0.55

39.5 86.6 40.8 14.05 30.79
(12893.88) (5.83) (0.50) (1.01) (0.60) (0.26)

표 2. 분석 변수의 국가별 기술 통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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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연간소득
($)_PPP

연령
결혼
지위

14세
미만

자녀수

교육
수준

다른가구
원소득
비율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

3~5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

실질육아
휴직급여

육아
휴직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

(%)

주간근
로시간
(시간)

uk(04)
27490.69 35.58 0.57 0.81 2.16 0.58

25.8 80.5 0 23.05 32.61
(22325.8) (5.89) (0.50) (0.94) (0.63) (0.26)

us(04)
31803.89 35.62 0.67 0.98 2.10 0.52

35.5 62.0 0 12.99 35.03
(26305.17) (6.09) (0.47) (1.08) (0.62) (0.28)

평균
(표준
편차)

25697.1 35.65 0.6146 0.8622 2.2686 0.5500
25.05 76.18 14.155 14.92 33.03

(21690.35) (6.05) (0.4867) (0.9886) (0.6723) (0.2675)

표 2. 계속

at:오스트리아/de:독일/dk:덴마크/es:스페인/fi:핀란드/fr:프랑스/gr:그리스/ie:아일랜드/it:이탈리아/kr:한
국/lu:룩셈부르크/nl:네덜란드/no:노르웨이/se:스웨덴/uk:영국/us:미국

분석에 투입된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먼저, 개인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변수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종속변수인 로그 연간근로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안할수록, 14세 미만 자

녀수가 적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가구원 소득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인다. 다른 가구원 소득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할수록, 14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관관계 결과만 놓고 볼 때에

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성 근로자 본인 소득, 다른 가구원 소득과 다른 요인들의 관계

가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주간근로시간과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

임근로비율,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 즉, 주간근로시간이 길수록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은 낮아지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도 낮다. 일부 정책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층모형 

분석에서는 정책 변수를 하나씩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log여성근로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은 정책변수는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유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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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1 2 3 4 5 6

개인수준(level 1), n=78727

1. 연령
35.6470
(6.0517)

25 45 1.000

2. 결혼여부
0.6146

(0.4867)
0 1 0.202 ** 1.000

3. 14세미만 자녀수
0.8622

(0.9886)
0 9 0.002 0.291 ** 1.000

4. 학력
2.2686

(0.6723)
1 3 -0.111 ** 0.005 -0.027 ** 1.000

5. 다른 가구원 소득
비율

0.5500
(0.2675)

0 0.9999 0.019 ** 0.435 * 0.248 ** -0.132 ** 1.000

6. log 연간근로소득
9.8300

(0.9474)
-0.5538 14.2909 0.044 ** -0.038 ** -0.132 ** 0.299 ** -0.511 ** 1.000

국가수준(level 2), n= 16

1.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25.0471
(15.2088)

6.3 61.7 1.000

2.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76.1765
(16.7635)

46.1 101.9 0.144 1.000

3. 실질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

14.155
(15.98)

12 156 0.504 * 0.391 1.000

4. 파트타임근로비율
(%)

14.92
(6.66)

144 24336 0.256 0.139 0.001 1.000

5. 주간근로시간
33.03
(4.99)

0 100 -0.357 -0.469 + -0.443 + -0.654 ** 1.000

6. log 연간근로소득 9.7803 9.2745 10.1749 0.610 * -0.026 0.382 0.301 -0.403 1.000

표 3. 개인변수와 국가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 p<.1, * p<.05 **p<.01

2. 다층모델 분석

가. 국가간 변량 차이(null model)

먼저, 변량의 국가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즉 다층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무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 모형을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국가 

수준의 표준편차가 0.2453으로, 개인 수준 변량과 국가 수준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를 설명할 때 국가 수준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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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국가에 따라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이 차이가 

있으며 다층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절편 9.8169** 0.0617 [9.696046 9.937776]

확률효과(random effect) 

절편 표준편차 0.2453** 0.0359 [0.1841 0.3268]

잔차 표준편차 0.8172** 0.0360 [0.7496 0.8909]

표 4. 여성 근로소득의 국가간 변량 차이 검증

+ p<.1, * p<.05 **p<.01

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층분석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요소

를 하나씩 투입해 본 결과는 <표 5>의 확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 분석인 

모델1-1, 2-1, 3-1, 4-1,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고, 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과 돌봄 부담(14세 미만 자녀 수)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확률 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 분석 결과는 모델 1-2, 2-2, 3-2, 4-2, 5-2와 같다. 

먼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투입된 모든 변수들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연간 근로소득은 0.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혼한 경우 근로소득이 2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대상 연령을 25~45세로 한정하여 연령과 소득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관계를 나타내내는데 이는 분석 대상 국가들이 대체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보니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 한 수준 높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은 27.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과 근로소득의 선형 관계가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가구원의 소득 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1.7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가구내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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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작으며, 여전히 동등한 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녀 돌봄 부담을 나타내는 14세 미만 자녀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

은 4.4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5~45세 여성에게 자녀 돌봄 부담은 근로소득

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변수인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1%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양립

정책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1-2의 확률계수모형 분석에서는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14세 미만 자녀수

의 상호작용향을 투입하여 0~2세 보육서비스가 14세 미만 자녀수가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14세 미만 

자녀수의 상호작용항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의 값이 양(+)으로 

나타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을수록 14세 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 근로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완화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

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3~5세 보육서비스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모델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개인 수준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모델 1-1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모델 2-2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자녀 

양육과 근로소득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키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3-5세 보육서비스 

정책은 일가족양립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Gornick et al., 1997; 김수정, 2002; 김은지, 2003), 0~2세 보육서비스는 

어머니 고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3~5세 보육서비스(특히 중부 유럽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종일 보육보다는 반일제로 운영한다든지 독일, 아일랜드, 프랑

스 등 일부 국가들은 수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교육시설도 있을 정도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성격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을 정책 변수로 투입한 모델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수준 변수들의 영향은 모델 1, 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실질육아휴직급

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는 육아휴

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곱하여 만든 변수라서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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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수록 경력단절로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의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기존 연구

들(Rhum, 1998; Rønsen, 1999; Neyer, 2003; Pettit & Hook, 2005; 김진욱, 2008; 

김정호, 2012)에서 나타난 관대한 육아휴직이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 완화에 직접

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4세 미만 자녀 수와 실질육

아휴직급여휴직기간의 상호작용항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점수가 높을수록 14세 

미만 자녀가 많은 여성의 근로소득은 높아진다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다. 즉, 육아휴직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적정한 육아휴직은 25~45세 여성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일정 정도의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자녀 돌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 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른 모델과 다르지 않고, 파트타임근로비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근로비율이 1% 높아지면 여성의 근로소득은 오히

려 1.9% 정도 증가하여, 파트타임 근로가 자녀 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과 

근로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4세 미만 자녀수와 파트

타임 근로비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는 않지만(p<.10), 

14 세 미만 자녀수가 근로소득 감소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파트타임 

근로와 같은 노동시간 제도가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로소득 감소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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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노동시간 감축의 일가족양립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주간 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모델 5와 같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은 다른 모델에서의 영향력과 비슷하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여성

의 근로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1)이다. 노동시간

이 1시간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2.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노동시간과 여성의 근로소득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

고, 단지 국가별로 노동시간, 연차휴가, 파트타임 근로 등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기술하는 연구가 많았다(OECD, 2007; 황수경 외, 2008). 돌봄 부담이 

큰 여성이 노동시간이 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간 노동시간이 적을

수록 가족친화적인 직장이라 할 수 있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근로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가정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이 짧을수록 자녀 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해 주는 간접적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한 여성일

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가구원 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14세 미만 자녀수가 적을수

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진다. 이는 기존의 여성 근로소득 결정요인 연구 결과가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둘째, 일가족양립정책 중 보육서비스는 여성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한정된다. 3~5세 보육서비스는 일가족양립정책으로서 여성 근로소득에는 직접적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수가 여

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조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트타임 근로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

시간의 유연한 운영이 여성의 취업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그러나, 자녀가 근로소득을 낮추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조절효과가 파트타

임 근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간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근로시간이 긴 노동시장

은 돌봄 부담이 큰 여성이 참여하기에는 시간 압박이 커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위축

되며,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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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 직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과 13세 미만 

자녀수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자체가 여

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로소득 감

소를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및 함의

일-가족양립정책은 돌봄 부담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으로,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아동빈곤율 증가, 출산율 감소, 노동시장 유

연화 등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연구는 국가별 여성 고용률, 성별임금비율 비교하

거나 또는 국가 분석 단위 실증 분석에 그치고, 개인 분석 단위 연구에서는 일개 정책의 

급여 수급 효과 분석 정도에 그쳤다. 개인의 일-가족양립가능성과 정책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 단위, 국가 단위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층적․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한 연구에서도 정책의 직접 효과만 분석했을 뿐 정책의 간접효과(돌봄 부담이 근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가족양립정책의 보다 정확한 효과를 분석

해 내고자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다층적 자료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

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 요소들은 0~2

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

비율, 주간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

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노동시간 단축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0~2세 보육서

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

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5세 보육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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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

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파트타임근로비율은 여성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14세 미만 자녀 수가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못해 일가

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일-가

족양립정책의 효과성을 규명하여 국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성과

를 재조명하고 정책 도입 또는 확대에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61.8%에 못 미치는 

54.9%를 기록하고 있으며(OECD, 2012), 선진국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M-curve 현상도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 지속 현상에 더하여 복지국가 지속 

가능성의 위험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가족 양립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그러할 전망이다. 2005

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법

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일-가족양립정책이 제정·확대되었으나 예산제약적인 상황

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정보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가족양립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해 온 복

지국가들의 일-가족양립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중요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 근로소득에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

과를 근거로 일하는 어머니들이 0~2세 보육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영아 어린이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3~2004년(한국은 

2006년) 자료로서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의해 0~2세 보육서비

스 이용률은 2008년 OECD 기준으로 37.8%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무상보육서비스 

정책으로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0~2세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일가족양립지원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지 않고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 근

로소득에 효과가 없었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취업 

또는 근로와 관계없이 이용될 때에는 일가족양립 효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공급 또는 보육료 지원 설계시 일가족양립을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취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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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만, 영아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의 기능적 등가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이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이 

보다 길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급여 상한선 135만원)이다. 그나마 휴직 후 고용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귀후에 지급된다. 다른 국가들의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은 적정한 수준이나 육

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급여 소득대

체율을 급격히 올릴 수는 없겠으나, 육아휴직급여의 일정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

넷째,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노동시간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파트타임근로비율은 유연근로시

간제를 완전히 포착하는 변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파트타임 근로의 성격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은 일가족양립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돌봄 

부담 때문에 시간 압박이 큰 취업모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크고, 퇴출의 유인을 제공한

다.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분석결

과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가족양립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의 정책적 함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일 또는 가족 돌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근로 부담을 완화시키는’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영향을 바로 

포착할 수 있는 다층모델 분석을 이용하여 일-가족 갈등이 국가의 다양한 일-가족양립정

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분석하였고,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효과를 확

인하였다. 사실상 일-가족양립정책은 여타 노동시장정책과는 달리 고용에 직접적인 효

과를 미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 효과 연구가 정책의 직접적 영향 

분석에 치중하여 일-가족 갈등 완화라는 본질적 역할에 대한 분석은 간과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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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본래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방법인 다층모

델 분석 절편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개인-조직의 2층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다층모델

(Multi-level model)을 국가간 비교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 연구 분석 방법론

의 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층모델 분석이 지금까지 주로 학교, 기업 

조직에 적용되어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는 다층 모델 분석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이는 다층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개인 분석

단위의 표준화된 국가간 비교 자료가 그동안 많이 축적되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ISSP, ECHP, ELFS, MTUS 등 점차 개인 분석단위의 국가간 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다층 모델을 적용한 비교 연구 

기반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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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Women’s Labor Income

Ryu, Yunkyu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ack, Seoung 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Keywords: Work-family Balance Policy, Women’s Labor Income, Multi-level Model, 
Direct and Indirect Effect,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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